
보도자료
2026. 10. 29.(목) 성과확산실 성과홍보팀(☎ 043-530-9237)

<자료문의> 교육혁신구본부 교육재정․자치연구실             서영인 선임연구위원 (☎ 043-530-9348)

등록금 규제 15년, 이제 고등교육 비용을 정부와 함께 나눌 때다

- 규제 15년, 사립대학이 떠안은 미보전 등록금 결손 20조 7,123억 원(2011~2023년)

- 동결 기조 완화 2년(2025~2026학년도), 학생·가계 명목 추가 부담 약 9,822억 원

- 학생 1인당 고등교육 정부 직접지출은 OECD 평균의 43.8% … 비용 분담 원칙 세워야

□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고영선)은 ‘등록금 규제 15년, 이제 고등교육 비용을 정부와 함께

나눌 때다’라는 주제로 2026년 「KEDI Brief」 제20호를 발표하였다. 본 브리프는 2025년에

수행된 기본연구과제 「고등교육 규제 혁신을 통한 대학의 재정 여건 개선 방안」(연구

책임자: 서영인)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 교육부는 2025년 12월 「2026년 교육부 업무계획」에서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의 폐지를 제시하고, 이어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전면 재검토를 밝혔다. 15년 가까이

유지되어 온 ‘등록금 동결–장학금 연계’ 장치가 처음 재검토 대상에 오른 것이다. 다만 

Ⅱ유형은 2026년에도 동결·인하 대학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이후 등록금 인상을 두고

맞선 대학과 학생도 해법이 정부의 재정 확충이라는 데 공감했다. 본 브리프는 15년간 

대학이 진 부담과 정부가 메워 준 몫, 동결 기조가 풀린 뒤 학생·가계로 옮겨 간 부담을

짚고 비용 분담의 원칙을 세우기 위한 과제를 제안하였다.

  ▶ (규제 15년, 부담은 대학이 졌다) 사립대학의 학생 1인당 등록금은 2011년 769만 원에서

2023년 757만 원(실질 기준 2005년 수준)으로 오히려 줄어, 2023년 법정 상한보다 

327만 원(30.2%) 낮았다. 누적 결손 29조 8,977억 원 중 국고보조금 보전은 30.7%에

그쳐 20조 7,123억 원이 남았고, 사립대학의 실질 순세입은 20.9% 줄었다.

  ▶ (늘어난 국고는 주로 학자금 지원으로) 고등교육 재정지원은 2011년 8조 2천억 원에서

2023년 18조 9천억 원으로 2.3배 늘었으나, 학자금 지원이 5.7배 증가한 반면 일반

재정지원사업은 2.2배 증가에 그쳤다. 등록금 규제로 생긴 대학의 결손을 보전하는 

제도적 경로는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

  ▶ (동결 기조가 풀리자 부담은 학생에게로) 2025학년도 193개교 중 136개교, 2026학년도

192개교 중 130개교가 등록금을 인상해 학생 1인당 누적 추가 부담은 70만 1천 원

이다. 재학생 약 140만 명 기준 학생·가계의 명목 추가 부담은 약 9,822억 원이다

(장학금 수혜 전 기준). 동결기에는 교육 여건의 악화로, 인상기에는 등록금으로 결국

학생이 비용을 치르는 셈이다.



  ▶ (정부의 몫은 늘고 있지만 여전히 작다) 2022년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68.5%이나, 정부 직접지출은 6,617달러로 평균(15,102달러)의 43.8%에 

그친다. 1인당 정부지출도 고등교육이 초·중등의 0.31배로 OECD 평균(1.2배)과 큰 

차이를 보인다. 정부 직접지출을 OECD 평균까지 올리려면 연 18조 원 안팎이 더 

필요한데, 2027년 고등교육 예산안 증가(18.2%)는 이에 크게 못 미친다.

  ▶ (그렇다면 정부는 감당할 수 있는가) 매년 법정 상한까지 인상해도 2030년 정부 추가

소요는 연 3,700억 원 안팎인 반면, 재학생 6.0% 감소로 쓰지 않아도 되는 국가

장학금이 연 3,400억 원이어서 차이는 연 300억 원 남짓에 그친다. 관건은 이 절감분을 

고등교육에 다시 쓰는 데 있다.

     

[그림] 세 개의 숫자로 본 고등교육 비용 부담

      

□ 이를 토대로 연구진은 규제의 존폐에 앞서 정부·대학·학생의 부담 원칙을 세우는 일이 

우선이라고 강조하고,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 첫째,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등록금 동결·인하 및 교내장학금 유지’ 참여 조건을 삭제하되,

그 예산은 삭감하지 않고 전액 Ⅰ유형으로 이관하여 학생 1인당 지원 단가와 중산층

구간 지원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등록금 총액이 줄어 Ⅰ유형으로 

일원화해도 지원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 둘째, 등록금 인상 자율성을 넓히는 대신 인상분의 사용 계획과 집행 결과를 공시

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예산·결산 자료 제공과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며, 인상분을 

장학금·전임교원·교육환경과 연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등록금 인상이 교육·연구 

여건 개선으로 이어져 그 혜택이 학생에게 돌아가도록 한다.

  ▶ 셋째, 학생 1인당 정부지출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목표 연도를 정하고,

단계별 증액 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학생 수 감소로 절감되는 

국가장학금은 회수하지 않고 고등교육에 재투자하되, 이는 증액의 출발점일 뿐 목표

달성에는 별도의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 늘어난 재원은 교육·연구 여건 개선에 

쓰이도록 하고 집행 결과를 공시하게 한다.

※ 위 내용은 「KEDI Brief」 제20호에 보다 상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KEDI Brief」 제20호는 [고등교육 규제 혁신을 통한 대학의 재정 여건 개선 방안]

보고서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 전문은 한국교육개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